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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한 정보가 언제 구에게 어느 범 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2005년 헌법재 소에서 헌법상으로 인정한 권리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

권 증에는 정보주체가 정보보유자가 보유 인 본인의 정보에 한 황  처리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정보

근권이 있다. 이러한 자기정보 근권을 보장하기 하여 개인정보와 련된 각종 법률에서 정보보유자에게 개인정보

의 처리에 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무조건 으로 통지하도록 의무(이하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를 부여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 부여에 한 국내 법률 황  외국의 규제 황을 분석한다. 이어

서 국내 기업들의 응 사례를 소개하고, 련 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결론을 낼 것이다.

ABSTRACT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refers to the constitutional right for an individual, which is approv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o decide what contents the collected information comprises and to control the circulation of information 

relation to oneself. It contains claim for insp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access) as a right for 

individual to review information of current state and processing history which information holders have. To assure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access, individual must be notified of the processing history of information by information holders regardless 

of individual's request(The unconditional right to informational self-access).

This study will analys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 and global regulation which are related to the 

unconditional right to informational self-access. In addition, the action of domestic corporations will be introduced. Finally, it will 

be concluded with relevant problems and solutions to solve the problems.

Keywords :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access

I. 서  론* 

1.1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 개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한 정보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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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게 어느 범 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하

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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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

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처리와 이용이 간편하고 신

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네트워크를 통한 

여러 기 간의 개인정보의 송  결합도 쉬워졌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오늘날 개인의 신상이나 비

에 한 여러 가지 정보가 본인의 의사와는  

계없이 정보를 습득한 정보보유자로부터 지속 으로

이용, 확산될 수 있는 환경에 이르 으며,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

로 승인하는 것은 의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오남용  확 의 험성에서 

보호함으로써, 궁극 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

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  보장 장치

라고 할 수 있다[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인 개인의 

의사가 무시된 채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 침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권리가 

인 것은 아니므로 개인정보에 한 수집·이용·

제공에 해 정보주체가 어느 정도 여할 수 있을 

것인지는 수집목 ·이용형태·처리방식 등에 따른 

험성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어도 정

보주체의 인격  요소인 개인정보가 국가나 사인에 

의해 자의 으로 조작·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기본정신이다[3].

이에 따라 국가나 사인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의 침해를 방하고, 침해시 실효성 있는 구제를 

해 익명권, 수집제한청구권, 정보처리 지청구권, 

정보열람청구권, 정보정정청구권, 정보차단청구권, 

정보분리청구권, 정보삭제청구권 등의 구체 인 권리

가 요구된다[4].

이  자기정보 근권은 타인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에 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에 

한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데, 정보주체가 자신에 한 정보에 한 열람을 청

구할 경우, 정보보유기 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5]. 이를 하여 개

인정보보호 련 법률에서는 정보주체에게 정보보유

자가 보유한 본인의 정보 황  처리내역에 한 열

람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정보보유자는 

이러한 요청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처리 내역

에 한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조건  권

리(이하 “조건  자기정보 근권”)라면 이러한 정보

주체의 의사와 무 하게 부여되는 자기정보 근권을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이라 한다.

1.2 연구의 필요성

국내 개인정보보호 련 법률은 종류가 다앙하여 

정보보유자들은 어떤 법률이 용되는지 알기 어려워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를 해하는 측면이 존재하

다. 이에 최근에는 이를 해소하기 해 개인정보보호 

련 법률간 규제의 차이가 좁아지고 내용이 단일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6]. 

동시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기정보 근권은 

최근 개인정보보호 련 법률에서 정보보유자의 의무

로서 두드러지게 강화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조건  

자기정보 근권을 주로 규율하 으나, 최근에는 무조

건  자기정보 근권 방식의 규제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 강화되고 있는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의 효과에 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부 법령에서 나타난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 방식

의 규제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기정보 근권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에 한 효과  타당성에 해 다음

과 같은 방식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이 세계 으

로 유사하게 규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해 

국내외의 자기정보 근권의 황을 알아본다. 국내의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 방식의 규제가 세계  규제 

황과 차이가 크다면, 최근 세계경제의 로벌화와 

더불어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등 재 두되는 IT기

술산업 발 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국경간 자유로운 

흐름이라는 추세에 역행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제방식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개별 국가 외에 OECD, EU APEC 등 국제기구도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 에 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

고는 있으나, 기본 인 입장은 개별 국가의 개인정보 

법제간의 차이 때문에 개인정보의 국경 간 는 역내

의 자유로운 흐름이 해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선언하

고 있기 때문이다[7].

두 번째로 국내 형 융기 의 무조건  자기정

보 근권 이행 사례를 통해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

이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되는지를 알아본다. 

한 해당 권리보장에 따른 자기정보에 한 내용이  

정보주체에게 어느 수 으로 근되며, 정보주체들은 

이에 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제 융기 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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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피드백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이러한 실제 용 사례 분석을 통해 무조건  자

기정보 근권의 효과를 악하고, 련 문제 을 도

출한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문제 에 기반하여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 방식 규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결

론을 낼 것이다.

II. 자기정보 근권 보장을 한 국내 법률 황

2.1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와 련된 일반법

으로써, 타 법률에 개인정보처리와 련하여 특별히 

외 으로 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정보주체와 정보보유자에게 용되는 권리  의무사

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자기정보 근권은 제20조, 

26조, 34조, 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서 규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3항은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정

보보호법 제정 시 부터 유지되어온 조건  자기정보

근권과 련된 조항이다.

제20조 제2항  제26조는 정보주체의 요청과 무

하게 정보보유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한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 보장에 한 조항이다.

제20조 제2항은 2016년 9월 최  시행된 사항으로,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의 수집출처, 처리목 , 처리정지요구권의 

존재가 있음을 고지하는 조건  자기정보 근권에 더

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종업원 수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에 해당하는 일정한 규모의 정보보유자는 정보주체

의 요청사실여부와 계없이 반드시 수집출처, 처리

목 , 처리정지요구권의 존재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

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에 

해당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이란 5만명 이상의 민감정

보 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는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며, 통지 시

에는 서면· 화·문자 송· 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

도록 하고 있다.

제26조 제3항에서는 정보보유자가 서비스 홍보  

매 권유하는 업무를 탁 시에는 서면, 자우편, 

팩스, 화, 문자 송 등의 방법으로 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

다. 다만,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라 탁자가 과실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

페이지 게시 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4조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보유자

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시 과 경  등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정

보 유출은 정보주체에게 직 인 피해를 미칠 수 있

는 가능성이 높은 한 사고로, 사고발생 시 정보

주체의 자기정보 근권을 보장하기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시 부터 보장되어온 내용이다.

2.2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한 법률(이하 “신용

정보법”)은 건국 이래 신용정보의 보호를 하여 제

정되었던 단편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에 하여 

제정된 융기  약  련 정부지침을 집 성한, 

국내 신용정보의 유통과 리에 한 체계를 장하

는 일반법이다[8].

신용정보법에서의 자기정보 근권은 제20조의2, 

35조, 38조, 38조의 2, 39조의2에서 규율되고 있다.

신용정보법 제35조, 38조, 38조의2는 정보주체가 

본인정보에 한 열람을 정보보유자에게 요청 시에 

발생하는 조건  자기정보 근권에 해 규정하고 있

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조건  자기정보 근권과 본질 으로 동일하지만, 신

용정보법 제35조에서는 정보보유자(법상 “신용정보

회사등”)가 정보처리내역의 조회를 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조건  자기정보

근권 이행에 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2015년 3월 공포되어 2016년 3월부터 시행

된 사항으로, 2014년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사고 등

이 발생함에 따라, 신용정보의 보호에 한 강화 필

요성이 제기되어 신용정보유출에 한 사  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신설된 조항  하나이

다[9]. 본 조항 신설은 조건  자기정보 근권의 규

율에 있어 기존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의 요청

을 따로도록 정보보유자의 의무를 부여하는 수 에

서, 조회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주체의 권리 이행 

방식의 편의을 보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극 으로 

강화한 데 그 의미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융지주

회사법에서도 2015년 12월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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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에 한 조회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조건  자기정보 근권에 해서도 정

보주체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39조의 2에서는 상거래

계가 종료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해 정보주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정보보유자의 통지 의무를 부여한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에 한 조항이다. 제20조의2는 

2016년 신설된 조항으로, 상거래 계 종료 후 5년이 

도과하여 상거래 계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원칙

으로 기해야 함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분리

보 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 시에 정보주체에게 그 내

역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정보주

체가 상거래종료에 따라 정보보유자의 본인정보의 처

리에 한 심이 소홀해 질 수 있는 상황에, 정보보

유자의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식 불

가능한 자기정보 근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단된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정보주체가 인식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은 개

인정보처리내역에 해서는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

을 부여하여, 정보주체의 본인정보처리 인지에 한 

사각 역을 제거하고자 하는 취지로 단된다.

제39조의2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와 동일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의 정보보유자의 통지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2.3 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산망 보 확장과 이용 진에 한 법률(이하 

“ 산망법”)은 기통신과 자계산조직의 균형 인 

발   효율 인 이용을 진하여 정보화사회의 기

반조성과 고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

화사회의 물결을 능동 으로 수용하고 국민생활의 향

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1986년 5월 제

정되었다[10]. 산망법의 운 상 드러난 개인정보

보호 등 제도상의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2001년 

1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한 개인정보보호 규

제를 강화하는 등 내용을 반 하여 산망법을 정보

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로 개정하 다[11]. 

정보통신망법상 자기정보 근권 보장은 제27조의

3, 30조, 30조의2에서 규율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건  자기정보 근권 보장은 제30조

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

정보법상의 조건  자기정보 근권과 본질 으로 동

일하다.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은 제27조의3, 30조의2

에서 규율하고 있다.

제27조의3은 개인정보유출시의 정보보유자의 통

지의무를 규율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신용

정보법상에서 규율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시의 통지

의무와 유사하다. 

제30조의2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과 비교하여 보다 강화된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

하거나 년도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정보통신 서

비스 사업자는 매년1회 이상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

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자우편, 서면, 

모사 송, 화 는 이와 유사한 방법  어느 하나

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제

30조의2는 2012년 2월 신설된 조항으로, 2012년 8

월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보유자는 2013년 8월

까지 개인정보이용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최 통지를 

수행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되었는데, 많은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가 2013년 8월 일제히 통지를 실시함에 

따라, 일시에 수많은 본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를 받

게 된 정보주체들이 본인의 정보가 해킹 당한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12].

 

2.4 융지주회사법

세계 융시장은 국제화의 진   정보통신 기술

의 발달과 규제 완화 등으로 속한 환경변화를 맞고 

있으며, 주요 융기 들은 융지주회사 방식을 활

용하여 인수합병을 통한 형화  이종 융기 간 

통합에 의한 겸업화 등으로 환경변화에 극 응하

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 인 융환경의 

흐름에 따라 형화  겸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

하고 지배구조개선  융구조조정을 진하고자 

2000년10월 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13]. 

융지주회사법에서는 융지주회사등간의 고객정

보공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융지주회사그룹의 시

지효과  그룹 체의 경 효율성 제고를 하여 

동일한 융지주회사에 속하는 회사 상호간에는 신용

정보의 이용  보호에 한 법률 등의 용을 배재

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융지주회사내 정보제공으로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7. 6) 595

인한 고객정보의 침해, 남용을 방지하기 한 보완장

치(이하 고객정보 제공 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 공유는 내부경 리 

목 으로 제한( 업목 의 공유 지)

나. 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 리를 한 고객정보

리인을 임원으로 선임

다. 고객정보에 한 요청·제공 시 고객정보 리인의 

승인을 얻을 것

라. 정기 인 검 수행 후 감독기 에 보고

마. 고객정보에 한 암호화 제공, 고유식별정보 변

환, 분리보  등의 기술  조치 이행

바.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 시 그 내용을 연1회 이

상 정보주체에게 통지(무조건  자기정보 근권)

사.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 

구축(조건  자기정보 근권)

융지주회사법상 자기정보 근권 보장에 한 내

용은 각각 법 제48조의2 제4항  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에서 규율하고 있다.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에서는 조건  자기정보

근권 보장에 한 사항으로 고객정보 제공내역 조

회시스템 구축하여 융지주회사 그룹사간 고객정보

가 제공된 내역에 해 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신용정보법 제35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조건  자기정보 근권 보장방식과 그 내용이 

본질 으로 동일하다.

법 제48조의2 제4항에서는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을 규율하고 있다. 법 제48조의2에서는 융지

주회사  그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이하 “그

룹사”)간 고객정보가 제공된 경우 그 내역에 해 무

조건 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의무는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사고 이후 고객정보 리 강

화 필요성에 따른 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부과된 것

으로, 이는 정보통신사업자의 정보유출에 따른 정보

통신망법 제30조의2의 정보통신사업자의 통지의무 

부과와 배경이 유사하다. 차이 은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제공내역을 포함하는 체 이용내역을 통

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융지주회사법에서는 제공내

역에 해서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다. 이는 

본질 으로 융지주회사법상 개인정보의 이용목 은 

내부경 리업무로 제한되어 있으며, 융지주회사 

그룹사간의 개인정보 제공·이용과 련된 사항만을 

그 규율범 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 제48조의2에 따라 융지주회사 그룹사간 고

객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고객정보의 제공목 , 고객정보의 제공항목에 

해 연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

며, 우편, 자우편, 문자메시지를 그 매체로 활용하

도록 하고 있다.

III. 자기정보 근권 보장 련 해외 사례

3.1 경제 력개발기구(이하 “OECD”)

IT기술의 발 에 따라 데이터 처리의 자동화가 가

속화되고, 막 한 양의 데이터가 국가간 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OECD에서는 개인정보 

데이터와 련된 라이버시 보호에 한 고려가 필

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한 IT기술 발 에 따

른 국가간 데이터 교류의 요성이 높아지고 그 수요

가 증 되는 과정에서, 국가간 상이한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인한 데이터의 한 교류가 제한되지 않도

록  OECD회원국간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조화시키

면서, 개인의 정보보호 권리를 보장하기 하여 

OECD에서는 1980년 라이버시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이하 “OECD가이드라인”)을 채택하 다[14].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볼륨 

증가, 개인정보 분석 범  확 , IT 기술 발 에 따

른 개인정보 이용의 가치 증  등 여러가지 시  

변화를 고려하여 2013년에 개정된 바 있다.

OECD가이드라인에서도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근권 보장을 한 원칙이 존재하는데 바로 개인참여

원칙이 그것이다. OECD가이드라인의 해설에서는 

개인참여원칙을 개인정보보호와 련된 가장 요한 

안 장치로 간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15]. 련하

여 정보주체가 정보보유자와 합리 인 수 의 커뮤니

이션을 하는 기 에 해, 정보주체가 본인정보의 

열람을 요청 시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소요되는 기

간은 처리하는 데이터의 성질, 기타 거리 등 정보주

체에게 정보를 달하는데 소요되는 물리  시간 등

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한 정보보유자가 정기 으로 정보주체에게 정보

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자기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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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열람요청에 응할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OECD가이드라인  련 해설에서는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 보장과 련된 정보보유자의 의무는 

규율하고 있지 않다.

 

3.2 유럽연합(이하 “EU")

EU에서는 개인 라이버시의 보호와 유럽연합 회

원국들간의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한 조화를  

목 으로 1995년 ‘개인데이터 처리에 한 개인의 

보호  해당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한 지침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95/46/EC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net of such data, 이하 “EU지

침”)을 제정하 다[16]. EU지침은 개인정보보호라

는 기본권을 수호하 으나, EU회원국이 개인정보보

호법을 상이하게 집행함으로써, 복잡성과 법  불확

실성, 그리고 행정  비용이 발생하 다[17]. 이러

한 배경에 따라 EU에서는 회원국들의 불일치한 자

국법을 체할 범유럽 데이터 보호법을 제정하고, 소

셜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  등 IT기술 발 에 따

른 시 의 변화를 반 하기 하여 2012년부터 개인

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제정에 한 논의를 

하기 시작하여, 2016년 5월 그 최종안이 공식 으로 

공표되었다. GDPR로 인해 기존 법  구속력이 없

었던 EU지침(Directive)은 법규  효력을 가진 규

정(Regulation)으로 체되어 유럽연합 회원국 

체가 2년간의 유 기간을 거쳐 2018년 5월 25일부

터 용받게 될 정이다. GDPR은 기존 EU지침과 

비교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폭 강화하 는데, 

그  자기정보 근권 보장과 련된 사항은 주로 2

장에서 규율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2.1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GDPR에서는 제13조에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

보 수집 시의 고지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정보보유자

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정보를 수집

하는 시 에 ‘정보보유자 신원  표자’, ‘정보보호 

담당자 연락처’, ‘정보수집 목   련 법  근거’, 

‘제3자 제공 시 정보를 제공받는자’, ‘정보보유기간’, 

‘정보의 근, 정정, 삭제, 처리제안을 요청할 수 있

는 권리’, '감독기 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로 일링 존재 여부‘ 등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

야 한다.

여기서 ‘ 로 일링’ 이란 정보주체의 특정 측면을 

평가하기 하여, 특히 정보주체의 직업, 경제력, 건

강, 심사 등을 분석 는 측하기 해 이루어지

는 개인정보에 한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처리를 말

한다.[18]. 이는 EU지침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

념으로, IT기술 발 에 따라 고도화된 개인정보 처

리에 따른 마 , 개인화 서비스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GDPR에서 이러한 시  변화에 맞는 개인

정보보호 정책을 제시하기 하여 도입한 개념이다.

이 외에도 이용 목 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변경

된 목 에 따른 처리 에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단서조항에 따라 상기 모든 고지의무는 정

보주체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용되

지 아니한다고 외를 두고 있다.

3.2.2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GDPR 제14조에서는 정보보유자가 정보주체 이

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의 고지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정보보유자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도 정보주체에게 련 사항을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고지해야할 항목은 정보주체로부터 수

집 시 고지해야하는 내용에 추가하여 정보의 수집 출

처에 해 추가 으로 고지해야한다. 

고지 기한은 정보 수집한 이후 합리 인 기간 내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환경까지 

고려하여, 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

한 수집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와의 직  커

뮤니 이션 목 으로 사용된다면, 그 커뮤니 이션 

시 에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기 모든 고지 의무는 ‘정보주체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해당 고지가 불가

능한 것으로 명된 경우’, ‘심각하게 불공평한 노력

이 수반될 경우’, ‘해당 통지가 정보처리 목  달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 외가 존재한다.

3.2.3 정보주체의 접근 권리

GDPR 제15조에서는 ‘정보주체의 근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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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본 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정보보유자

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정보처리 목

’, ‘정보이용 항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한 

사항’, ‘정보이용기간’,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한 

정보에 해 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은 GDPR 제14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에서 부여하고 있다. 이는 국내 개인정

보보호법의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통지의무와 유사한데, GDPR에서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과 달리 해당 의무가 용되는 정보보유자의 

범   통지 방법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

한 정보주체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심각하게 불공평한 노력이 수반될 경우, 해당 통지가 

정보처리 목  달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하여  외를 두고 있다. 여기서 불공평한 노력이 

수반될 경우에 해 공공 이익, 학술연구, 통계 목

을 그 특별한 사례로 들고 있다. 

3.3 미국

미국은 개인정보보호에 한 사항을 포 하는 개

인정보보호기본법은 없지만, 각 역별로 개인정보보

호를 한 규제가 존재한다. 미국은 라이버시를 헌

법 인 권리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

이고 체계 인 개인정보보호 련된 일반법이 존재하

지 않는다. 이에 신하여 사회 인 변화나 기술 진

보에 따라 개별 역에서 개인정보보호를 한 개별

법 인 근방식으로 응하고 있으며, 이는 탈 심

 권 에 한 선호, 사  부문의 월권보다 정부의 

월권에 한 더 큰 우려 등 미국법  통에서 기인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9][20].

이와 같이 미국의 개인정보보호와 련된 법은 공

공·민간 부문을 통합하지 않고 분리된 입법모델을 채

택하고 있어, 각 역에 용되는 법체계를 악하기 

해서는 표 인 공공부문의 라이버시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21]. 

미국의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 입

법  노력은 단히 오래 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궁

극 으로 정부기 에 의하여 수집되는 정보의 리에 

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통제하기 한 개인의 권

리를 인정하기 해 제정된 1974년 라이버시법제

정작업의 속한 진 은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동

안 발생되었던 닉슨 행정부의 개인정보의 자의 인 

활용의 폐해를 막기 해 발되었다. 라이버시법 

원안은 연방 라이버시 원회의 규정을 두고 민간부

문에의 용도 상정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삭제되고 이후 몇 차례의 논의와 토론으로 가다듬어

진 후 포드 통령이 라이버시법에 1974년 12월 

31일 서명하고 1975년 9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라이버시법의 핵심은 공공부문에서의 개인 라이버

시의 보호를 주된 심사로 하며, 구체 으로는 연방

기 으로부터 개인의 라이버시를 보호하기 한 내

용을 두고 다른 한편 연방기 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의 기록에 련 당사자가 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

여하고 있다는 이다[22].

라이버시법에서의 자기정보 근권은 미국 시민

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 이 정보주체의 요

청에 따라 정보주체  그 동반자에게 개인정보의 조

회를 허용함으로써 보장하고 있다. 정보주체는 본인

의 정보에 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

은 기 에서는 정보주체의 정정요청의 이행을 거부하

는 경우 그 사유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기

의 정정 이행거부에 해 정보주체가 불복할 경우, 

정보주체는 기 을 상 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조건  자기정보 근권으로서, 개인정보의 

정정에 해 많은 부분을 할당하고 있는데, 국내와 

유럽과는 달리 삭제  처리 지권은 보장하고 있지 

않다. 이는 라이버시법이 공공 역에 한 규율임

에 따라 그 상이 국가기 으로서, 개인정보의 삭제 

 처리 지권에 한 보장은 정상 인 국정업무 수

행에 지장을  수 있기 때문으로 단된다. 

라이버시법에서의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은 

‘기 의 의무사항들’에서 규율되는데, 개인정보가 강

제 인 법  차에 따라 공공정보로 변경되어 제3

자의 근이 가능해지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수 으로 

규율하고 있다.

3.4 일본

일본은 1980년 OECD 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이 

채택된 이후, 1981년부터 공공  민간부문의 개인

정보보호에 한 법제 정비를 검토하기 시작하 다. 

공공부문에서는 1988년 “행정기 이 보유하는 자

계산기 처리에 련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한 법률”

이 제정되었고, 민간부문에서는 일부 업계에서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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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침 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 

요구는 1995년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채택 이

후 EU와의 통상 상 과정에서 EU수 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필요성이 두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로 인한 개인정보 량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욱 

진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민간부문의 개인

정보보호법 제정을 한 검토가 시작되었고, 이후 민

간부문과 공공부문을 포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를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일본의 행 “개

인정보보호법”은 2003년 5월 30일에 공포되었고,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23].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보유자는 정보주체

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이는 국내의 개인정보보

호 련 법상의 정보주체의 권리와 유사하며 조건  

자기정보 근권에 해당한다.

반면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을 규율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련하여, 개인

정보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그 이용목 을 통지하거나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리 공표한 경우에는 사

후 통지가 필요 없다. 

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련하여서도 고객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의 외사항으로 Opt-out방

식을 인정하면서 사후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 하여  체가 가능

하므로 이는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이라고 볼 수 

없다.

IV.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 보장 련 국내기

업 법률 수 사례

국내 개인정보보호 련 법에서 요구하는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과 련된 국내 기업들의 용에 

해서는, 국내 융지주회사들이 융지주회사법 제

48조의2 제2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융지주회사 그

룹사간 고객정보 제공내역에 한 통지의무를 용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해당 사례를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 방식의 규

제에 한 효과를 검증하기 해서 이용할 경우, 표

본집단의 규모가 커 그 결과값에 한 신뢰도가 높으

며, 사례의 용방법에 있어서도 일반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융지주회사법에서 규율하는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의 상은 내부 경 리 목 으로 융지주회

사 그룹사간 개인정보가 제공된 모든 정보주체로,  

해당 권리보장의 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수가 타 사

례보다 많다는 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례로 활용된 A 융지주회사

의 경우에는 그룹사가 보유한 정보주체 수는 3천만

명 이상으로, 국내 인구의 반 이상이 포함되어 분

석 결과에 한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과 용결과

에 한 근성이 고려되었다.

융지주회사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무조건  자기

정보 근권 련 사항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Related 

Element of 

Notification

Included Contents

Subject for 

notification

Person whose information has 

been provided between group 

companies

Contents of 

notification

Company which provided 

personal information

Companies which were 

provided with personal 

information

Purpose of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Items of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Media of 

notification
Mailing, e-mail, SMS

Period of 

notification
Once a year

이와 련하여 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서는 통지

의무이행 시 통합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24]. 이는 융지주회사 그룹

사간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통지할 때 소속 그룹사들

이 모두 개별 으로 통지를 수행할 경우, 동일 정보

주체에게 달되는 통지의 수가 과다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융지주회사 그룹사들이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통지함에 있어 그룹별로 그 제

공내역을 통합하여 통지한다면, 소속된 그룹사의 수

와 계없이 그룹 내에서 발송되는 통지 횟수가 1회

로 고정되므로 정보주체의 통지 과다수신을 방할 

수 있다.

본 통지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내 융지주

회사 그룹들이 가장 고려한 부분은 각 융지주회사 

그룹별로 수천만명에 달하는 통지 상 고객 수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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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민원  고객상담센터로 유

입되는 문의 다. 각 융지주회사들은 이에 공동으

로 응하기 해 사 에 통지방법, 문구 등을 의

하 다.

사  의를 통해 각 회사들은 통지의무 이행시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사항을 검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융지주회사 그룹간 통지 내용의 차이를 제거

해 고객민원  문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추후 

련 감독기 의 검사  제재에 공동 응할 수 있는 

등 많은 이 을 얻을 수 있다.

다만 통지시 은 별도의 의 없이 각 융지주회

사 그룹별로 각자 실시하기로 하 는데, 이는 융지

주회사 그룹간 상당한 비율의 고객 수가 복되기 때

문이다.

2016년 기  융지주회사법상의 고객정보제공내

역에 한 통지 의무를 용받는 융지주회사 그룹

은 9개이며, 이  7개는 은행지주회사이다. 은행 

융지주회사란 지배하는 그룹사  은행이 포함되어 

있는 융지주회사를 말하며, 국내 은행 융지주회사

들의 계열사 에서는 은행이 가장 많은 수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2016년 상반기 기  국내 고객 수 기  상 4개 

융지주회사 소속 은행 고객 수는 다음과 같다.

bank A 33 million bank B 24 million

bank C 28 million bank D 18 million

total

about 100 million

(number of customers of each banks 

can be overlapped )

* The figure shown here are approximate 

estimate only

상기 4개 은행 외 기타 은행을 감안하지 않더라

도, 국내 총 인구수는 약 5,200만명이므로 1인당 평

균 약 2개의 융지주회사 소속 은행과 거래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총 인구 에는 은행과 거

래를  하지 않는 미성년자 등도 포함되므로, 이

들을 제외한다면 1인당 거래 은행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특히나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연령 에서는 은행 

뿐 아니라, 카드, 증권, 보험 등 다양한 융상품을 

소비하고 있다. 국내 부분의 융지주회사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융회사들이 그룹사에 포

함되기 때문에, 융지주회사 그룹간에는 상당한 비

율의 고객이 복된다.

융지주회사들이 통지시 을 사  의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복고객에 한 문의 는 민원 유입

을 방하기 함이다.

통지를 받은 고객이 해당 내용에 해서 의문사항

이나 불만을 갖게 될 경우, 이를 통지한 융회사에게 

문의하거나 민원 제기를 통해 이를 해소할 것이다. 

하지만 해당 고객이 여러 융지주회사 그룹들과 

거래 인 복고객이라고 가정해 보자. 최  통지를 

받은 이후 다른 융지주회사 그룹으로부터도 추가

으로 통지를 받게 되겠지만, 앞선 사 의에 따라 

융지주회사 그룹간 통지 내용은 큰 차이가 없을 것

이다. 따라서 추가 으로 받은 통지의 경우 련된 

의문사항이나 불만이 앞선 민원을 통해 해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 으로, 가장 먼  통지를 수행

하는 융회사가 타 회사와의 복고객의 문의  민

원을 해소해주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융회사들로서는 타 융회

사와 비교하여 통지시기를 늦출수록 복고객에 한 

문의 는 민원이 감소되므로, 모든 융지주회사 그

룹들은 일정에 한 사  의 없이도 자연스럽게 법

상 통지기한 내 최 한 늦게 통지를 실시하는 계획으

로 통일되었다.

그 결과, 모든 융지주회사 그룹사가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내역에 한 최  통지를  2016년 4

월부터 2016년 5월에 걸쳐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는 

정보주체들을 상으로 짧은 기간에 과다한 통지를 

제공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 

정보주체의 반응을 감안 시, 정보통신망법상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에 따른 통지에서도 유사하게 발생

한 것으로 악된다[12].

융지주회사법에서는 시행령을 통해 통지 매체를 

우편, 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제한하 다. 하지만 

문자메시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의 양은 다른 매체 

비 제한 이므로 융지주회사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모두 문자메시지를 통해 달하기는 불가

능하다. 이에 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서는 문자메시

지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그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경

우로 한정하 다[25].

이에 각 융지주회사에서는 문자메시지에 각 회

사별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참조하는 인터넷 주소를 

첨부하고, 정보주체가 직  해당 인터넷 주소에 속

하여 스스로 조회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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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매체별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편, 문자

메시지, 자우편의 순으로 높다.

법에서는 특별히 매체의 우선순 를 정하여 놓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통지를 수행하는 융회사로서는 

비용이 게 소요되는 매체를 우선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발송 상 고객에게 자우편 발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우편을 발송하고, 자우편 발송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발송 가능여부에 따라 문

자메시지를 발송한다. 결국 우편은 자우편, 문자메

시지 모두 발송 불가능한 상에게만 발송된다. 이러

한 매체선정 방법은 비용 에서 가장 합리 이므로, 

모든 융지주회사 그룹에서 동일하게 채택되었다.

이 게 통지를 실시한 결과에 해서는 A 융지

주회사 그룹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통지 상인 약 3천3만명의 고객  자우편으로  

 통지한 고객 수는 약 1천5백만명,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고객 수는 약 1천6백만명이었다. 우편으로 

통지한 고객은 약 2백만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A 융지주회사가 발송한 자우편에 한 

열람고객 수는 약 60만명으로 발송건수 비 열람율

은 약4.1%로 나타났다. 고객 1,000명당 해당 내용

을 열람한 고객 수는 41명에 그친 것이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고객 에서 직  고객정보조

회시스템에 속하여 제공내역을 확인한 정보주체의 

수는 해당 통지기간  약 700건으로 약 0.004%로 

나타났다. 문자메시지를 발송 받은 10만명당 확인 

고객 수는 약4명에 불과하여 통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악되었다.

우편의 경우에는 실제 정보주체가 해당 내역을  

확인하 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불가능하 다. 하지만 

A 융지주회사 그룹에서 확인된 정보주체의 우편수

령에 따른 문의 는 민원 발생건수가 타 매체 비 

높지 않아 그 효과가 자우편  문자메시지 비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악된다.

결론 으로 이러한 통지 방식은 통지 열람 비율이 

약2%에 불과하여(열람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우

편 제외), 그 효과가 단히 낮은 것으로 악되었다.

A 융지주회사 그룹은 통지에 따른 문의와 민원

에 응하기 하여 주요 그룹사의 고객상담센터에 

별도 상담인력을 배치하고, 정보보호 담당 책임자를

별도 기하도록 하여 상담인력이 교육받지 못한 질

문  민원에 응하도록 하 다.

발생한 주요 문의사항은 ‘본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한 사실에 한 문의’  ‘거래를 단한지 오래 

되었음에도 제공된 사실에 한 문의’ 등이 있었으

며, 요구사항에는 ‘개인정보 제공 단 요구’, ‘통지 

단 요구’ 등이 있었다.

이  ‘개인정보 제공 단 요구’  ‘통지 단 요

구’는 원칙 으로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와 

련된 자기정보결정권을 행사하는 방법  하나이지

만, 련 법에서는 명시 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는 

바가 없다.

‘개인정보 제공 단 요구’와 련하여, 융지주

회사법에서는 내부경 리 업무를 해서는 정보주

체의 동의나 의사와 무 하게 그룹사간 고객정보 공

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제기  수 등 그 목  

이행의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내부경

리 업무에 속하는 “신용 험 리 등 험 리와 

내부통제”  “업무  재산상태에 한 검사” 등은 

모두 융회사의 자산건 성 제고와 내부통제 차의 

보증 등 융회사의 신뢰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

여 정보주체에게 더욱 안심하고 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해 다. 즉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되는 공공의 이익 증 를 해 부여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통지 단 요구’는 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실시되

는 통지에 한 정보주체의 거부 요청이다. 법에서는 

해당 요구 발생 시의 융기 의 통지의무 외 용 

사항에 한 명시된 바가 없어, 이에 한 해석이 필

요하 다. 이에 따라 여러 융지주회사가 공동으로 

법무법인에 법률질의를 실시하고, 감독기 에도 련 

해석을 요청하 다.

법무법인에서는 본 사안과 련하여 통지의무 

용 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그에 한 첫 번째 주요 근거는 정보주체의 통지 

거부 요청이 법에서도 통지 외로 규정하고 있는 

“통지할 수 있는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없는 경

우” 와 유사하다는 이다. 한 이런 외사유를 정

한 해당 규정 취지에도 부합된다.

두 번째 근거는 동일한 목 에 따라 정보의 정확

성·최신성 보장을 해 반복 으로 고객정보를 제공

할 경우 기존의 통지로 연1회 이상 하여야 하는 통

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이다. 고객의 

상 가능한 범  내에서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통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통지의 외

로 인정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객이 통지가 불필요

하다고 요청한 경우에도 고객의 상 가능성의 측면

에서 통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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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보주체인 고객이 원하지 않음에도 

련 사항을 매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용(특히 ‘공개’를 포함)에 하여 스스

로 결정한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감독기 에서는 정보주체의 ‘통지 단 요구’ 에 

한 공식 인 답변은 없었다. 다만, 그러한 요청에 

따른 통지의무 용 외에 해 법률상 외사항에 

해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외를 허용하면 안된다

면 보수  으로 해석하고 있는 입장이었으나, 이

를 공식화하지 않아 추후 해석의 변경 여지를 남겨두

었다.

V.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의 문제

사례에서 확인된 정보주체 상 통지를 통한 무조

건  자기정보 근권의 문제 은 다음과 같다.

5.1 낮은 목 달성 효과

A 융지주회사의 사례에서 확인된 통지내용에 

한 실제 근고객의 수는 체 통지 상고객 수의 

약2%로 나타났다. 

본 결과를 통한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에 한 

효과의 일반화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따라

가능하다고 단된다.

첫 번째로,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조건  자

기정보 근권은 본 사례와 같이 자우편, 우편, 

SMS, 화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주체에게 개

인정보의 처리와 련된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방식

으로 모두 유사하게 규율되고 있다.

두 번째로, 이를 이행하는 정보보유자들도 비용 

최소화를 하여 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우선순

로 하여 통지 매체를 선택하게 되므로, 통지 이행방

안도  유사하게 용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수치를 도출한 표본집

단의 범 가 모집단(국내 인구)의 반 이상으로 결

과에 한 신뢰도가 매우 높다. 

결론 으로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 방식의 규제

는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

달성 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악되었다.

5.2 정보주체의 의사 미 반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 이행 사례에서 확인된 

정보주체의 피드백으로는 ‘개인정보 제공 단 요구’ 

 ‘통지 단 요구’가 있었다.

‘개인정보 제공 단 요구’의 경우, 융지주회사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고객정보 제공은 국제기  

수 등의 공공 이익증  목 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 하게 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사항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법률상 의무를 수하

기 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 이 법률 등에서 

정하는 소  업무의 수행을 하여 불가피한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는 제3자의 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에 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수집 이용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사항과 그 목 이 유사하며, 

그 요성에 따라 정보주체의 요구와는 무 하게 이

행되어야 하는 불가피성이  존재한다.

‘통지 단 요구’는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에 

한 정보주체의 거부 요청으로 ‘개인정보 제공 단 

요구’ 와는 달리 공공의 이익 증 와 상충되는 부분

이 없다. ‘통지 단 요구’ 는 정보주체 개별 으로 

용되는 사항으로, 개인의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

더라도 타인의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에는 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자기정보결정권이란 “자신에 한 정보가 언

제 구에게 어느 범 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본인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이용되었는지에 

한 정보’ 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기정

보결정권 보장을 해서는 본인의 정보이용내역에 

한 통지 수령여부에 한 권한도 보장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즉, 정보주체의 ‘통지 단 요구’에 한 

제한은 오히려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에 한 침

해로 볼 수 있다.

이와 련하여 법무법인에서도 “고객이 원하지 않

음에도 련 사항을 매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정

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용(특히 ‘공개’를 포함)에 

하여 스스로 결정한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한 바 있다.

5.3 복 규제

마지막 문제 은, 재 개인정보보호 련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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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를 

한 충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이다. 융지

주회사법은 융지주회사 그룹사간의 고객정보의 제

공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정보유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정보 제공

차를 통해 이에 한 보안 책을 마련하고 있다. 

[26].

고객정보 제공 차 외에도 융지주회사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보보유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련된 

의무를 많이 부과하고 있다. 

가. 고객정보에 한 요청·제공 시 고객정보 리인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매분기 제반사항에 한 

검 후 연1회 감독기 에 보고

나. 업무지침서를 제·개정 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

고, 융 원회에 보고

다. 고객정보취 방침을 정하고 이를 연1회 이상 정

보주체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

라. 융거래를 개시한 경우 거래상 방에게 정보취

방침을 교부·설명

마. 융거래를 개시한 경우 거래상 방에게 정보

취 방침을 교부·설명

결론 으로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에 따른 통지 

이외에도 정보주체가 융지주회사 그룹사간 고객정

보가 공유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보유자에게 충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에서도 이미 정

보보유자의 의무를 충분히 부과하고 있다. 

정보보유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다시 제공할 때 별도의 제공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제공받은 목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이 정도의 규율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옥상옥 구조를 쌓는다고 하여 보호수 이 더 이상 올

라가지 않는다. 보호 정도도 일정한 수 을 넘어가면 

더 이상 보호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규제의 역할만 커

지게 될 수 있다[27].

해외의 경우에는, 정보보유자가 보유한 부분의 

정보주체를 상으로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을 부

여하도록 하는 규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OECD, 미국, 일본에서는 무조건  자기정보 근

권을 부여하는 규제가 없었다. 유럽에서는 GDPR를 

통해 정보주체 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정보주

체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국내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과 유사한 규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해당 규제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

이며 GDPR은 2018년 5월 시행될 정으로, 그에 

따른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 이행 사례는 재로서

는 찾아볼 수 없다. 

정보보유자의 존재근거인 사업  등의 목 에 

따라 불가피성이 있는 정보처리에 한 무조건  자

기정보 근권 방식의 규제는 해외에는 존재하지 않았

으며, 오직 국내에만 존재하 다.

VI. 개선방안

사례에서 드러난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의 문제

은 다음과 같다.

가. 낮은 목  달성 효과

나. 정보주체의 의사 미 반

다. 복 규제

이러한 문제 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해서는,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이 발생한 원인에 한 고려

가 선행되어야 그에 합당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수 있

을 것이다.

융지주회사법에서는 통지 의무 부과의 근거로 

개인정보 유출방지  고객정보 보호를 명시하고 있

다[28]. 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한 실질  정

보보호체계 확립을 그 근거로 명시하고 있다[29].

개인정보 유출방지와 고객정보 보호, 정보보호체

계 확립은 모두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 강화로 

귀결된다. 따라서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의 궁극

인 목 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 강화로 볼 수 

있다. 한 세부 인 목 은 각 법률에서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 련 통지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정확

히 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문제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 법 

체계에서는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 외에도 개인정

보의 수집·이용·제공과 련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인

지할 수 있도록, 정보보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이

 단계에서부터 많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과 같은 복 규제

가 계속 생기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  단계에

서 부여된 의무들이 실제 용되는 과정에서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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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단되기 때

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에

서 드러난 문제 을 개선하면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

보의 수집·이용·제공 련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인지

시키기 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  단계에서 개인정

보 처리와 련된 안내  동의 차를 강화하는 한

편,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은 배제하도록 하는 방

안을 제시한다.

일반 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  단계에서는 정보

주체와 정보보유자간 양방향 커뮤니 이션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오 라인에서는 정보주체와 정보보유자

가 면 커뮤니 이션을 하게 되며, 온라인에서도 정

보보유자와 정보주체간 자  매체를 통해 정보 달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양방향 커뮤니 이션이 수행

된다.

이와 같이 양방향 커뮤니 이션이 가능한 개인정

보 수집 이  단계에서는 일방향으로만 정보가 달

되는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이 이행되는 시 보다 

정보주체가 달 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보장된다.

정보주체로서는 능동  선택상황에 직면하게 되므

로, 안내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안내 사항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으며, 련 의문사항 등에 

해 정보보유자에게 즉각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기정보 근권이 자연스럽게 

보장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을 문

제 인 ‘낮은 목  달성 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

한 개인정보 수집 이  단계에서는 고객의 의사

를 반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하므로,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상의 문제 인 ‘정보주체 의

사 미 반 ’을 개선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수

집 이  단계에서의 동의 차는 그 자체로 정보주체

의 의사를 반 한다.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정보 수

집·이용에 해 사 에 동의 는 거부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계약체결  이행에 필수 인 개인정보의 수

집·이용에 해서도 정보주체는 계약체결과 개인정보

의 수집·이용 거부권 행사간의 개인  선호도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의사가 반

된다.

융지주회사법에서도 융거래 개시 시 에 ‘정보

취 방침’에 해 설명 하도록 되어 있다. 본 설명은 

동의 차와는 달리 정보주체의 련 거부권이 부여되

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시 에서 정보주체는 정보보

유자와 양방향 커뮤니 이션을 통해 련 근거  세

부 인 내용을 설명 받고 의문을 해소할 기회를 부여

받는다. 더 나아가 융지주회사법에서 보장하고 있

는 융지주회사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한 정

보주체의 거부는 정보주체  융회사로부터의 법 

개정에 한 요구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  단계에서의 차

를 강화하고,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을 배제하게된

다면 자연스럽게 ‘ 복 규제’ 도 해소된다.

이상과 같이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에서 나타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  단계

에서의 안내  동의 차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

지만, 그 세부 인 방법에 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재 개인정보 수집 이  단계의 동의제도는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해 통제권을 가진다는 의미

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한 필수 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의 항목이나 동의내

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많아 이용자가 동의사실과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  그러한 내용

을 확인하지 않고 동의를 해 버리는 등의 문제 도 

존재한다[30]. 

다만 이러한 문제 은 비단 개인정보보호 련 법 

만이 아니라 기타 계약 계에 얽 있는 다양한 법률

상의 규제의 일부분으로써 존재하므로, 개인정보보호 

련 법만의 개선으로 완 한 해결이 되기는 어렵다

고 단된다.

가령 계약체결 시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한 정

보주체의 사  동의는, 계약 는 약 에 한 동의, 

혹은 기타 신용정보조회 등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각

종 차상의 일부분으로서 존재한다. 따라서 계약 체

결 반에 걸친 모든 제도가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실질  개선효과가 없이 차  비효율만 낳는 규제

가 생길 수 있다. 

재의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상의 비효율성 역

시 그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IT기술발달에 따른 

개인화된 상품 마  등 지나친 정보 달의 범람과 

같은 사회  상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과 맥락이 

같다.

다만,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개선 방향에 따라 보다 

넓은 범 에서 개인정보보호 련 정책에 한 개선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실효성 있는 개선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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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과 련된 

국내 법  해외 규제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기업의 

수사례를 통한 문제 을 분석하 다.

개인정보보호와 련하여 그 어떠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 강화를 한 개선책도 정보보유자의 

극 인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형

식  행으로 변질될 소지가 많다.

이를 근본 으로 개선하기 해서는, 정보주체 개

개인이 본인이 가진 자기정보결정권을 인지하고 극

으로 행사하는 사회  분 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런 분 기 속에서 정보보유자도 정보주체의 자

기정보결정권에 한 요성을 인식하여, 개인정보보

호 문화 성숙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를 해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련된 안내  동의 차

를 강화하는 한편, 무조건  자기정보 근권은 배제

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안을 제시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향 로 개선되기 해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되지 못한 효과검증을 포함한 보다 

넓은 분야에서의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본 논문

이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에 한 인식이 확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를 소 한 자산으

로 여기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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